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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의 상수도와 하수도는 160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관리하고, 요금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

며 요금 수준도 각각 다르다. 본 연구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결정 요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적, 선수, 의회 

성향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생산원가, 재정자립도,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 등 경제적 요인인지, 인

구수, 면적, 특･광역시 또는 특･광역시 외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지에 대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주제와 관련된 하수도에 대

한 연구가 많지 않음에도 최초로 상수도와 하수도를 동시에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정치적 논리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와는 상반되게 정치적 변수의 영향은 미미한 반면 상･하수

도 생산원가, 재정자립도, 인구 규모 등 경제적･사회적 요인이 요금 현실화율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상･하수도 요금 정책을 수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능력, 경제 수준, 인구 규모, 운영 

여건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공공요금, 요금 결정, 요금 현실화율

Ⅰ. 서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안전한 오･폐수 처리는 국민의 공중보건과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 사회 

기반 서비스이다. 또한 물 관련 서비스는 인간 생존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전기･가스･통신과 같은 

다른 공공요금보다 생활 밀착성이 큰 특징이 있다. 따라서 상･하수도는 국민 복리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절한 요금 및 서비스 수준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하수도 요금

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편차를 보여 요금 형평성･지속가능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수도와 하수도는 전기, 도로, 통신, 가스 등 타 공공 서비스와 다르게 160개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및 시설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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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는 크게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구분된다. 광역상수도는 국가를 대신하여 물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지방상수도는 160개 지자체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1) 

광역상수도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시설로, 상수도 요금은 전국 

단일요금제(432.8원/㎥)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160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관리하는 지방상수

도는 지자체별로 요금이 각각 다르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충북 단양군은 ㎥당 상수도 요금이 전

국에서 가장 비싼 1,792.4원인데 반해, 경북 봉화군은 ㎥당 상수도 요금이 423.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다. 단양군은 봉화군에 비해 상수도 요금이 ㎥당 1,369.1원이 비싸며, 이는 4.2배가 더 

비싼 것이다.2) 

하수도는 광역상수도와 같은 개념이 없어 16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담당하고 있으나, 영세

한 민간업체에 운영 관리를 위탁함에 따라 시설 운영 및 관리가 영세하고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하수도의 경우에도 요금이 지자체마다 각각 다르다. 2023년말 기준으로 

전북 군산시는 ㎥당 하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1,186.0원인데 반해, 경남 남해군은 ㎥당 

하수도 요금이 104.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다. 군산시는 남해군에 비해 하수도 요금이 ㎥당 

1,081.9원이 비싸며, 이는 11.4배가 더 비싼 것이다.3)

요금 현실화율은 생산원가 대비 요금(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요금)의 비율로, 상수도 또는 하수

도의 생산원가를 각 요금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수준 결정(인상 또는 인하)의 기준이 되며,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요금 현실화율도 요금 수

준과 같이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상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경기도 광명시가 125.6%인데 반해, 강

원도 화천군은 15.7%로 109.9%p의 차이가 난다. 하수도는 대전광역시가 85.0%인데 반해 강원도 

양구군이 2.0%로 83.0%p가 난다. 많은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요금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적자를 겪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 수준 격차에 대한 문제도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화연 외, 2020).

이처럼 낮은 요금 현실화율의 배경에는 두 가지 상이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 하나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 등으로 인해 원가 상승분을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저요금 책정’의 문

제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 감소, 시설 노후화, 비효율적 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 구조’

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중적 측면을 염두에 두고, 요금 현실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상･하수도 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 결정에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첫째

는 정치적 요인으로, 선거를 의식한 단기적 고려나 단체장의 정당 성향 등이 요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를 앞둔 지자체 의사결정자는 유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물가 인상을 억제하

려는 정치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Rogoff. 1987; Han & Klomp, 2013). 즉 선거 직전에 상･하

1) 광역상수도(담당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전체 상수도 생산량의 30.3% 담당 지방상수도(담당기관 - 160개 

지자체): 전체 상수도 생산량의 69.7% 담당.

2) 환경부 2023년 상수도 통계(2024.12월 발간).

3) 환경부 2023년 하수도 통계(2024.12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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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요금 인상 폭을 줄이거나 동결함으로써 표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동

기가 존재한다. 반대로 선거가 끝난 직후나 임기 말에는 누적된 정치적 저항이 낮아 원가 상승요

인을 반영하여 요금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는 경제적 요인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생산원가, 재정자립도, 1인당 GRDP 등 경제적 조건이 요금 수준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

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

하여 상･하수도 요금 결정에 대한 두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재선 구분 등 정치적 변수와, 상･하수도 생산원가 및 지방

자치단체 재정 여건 등의 경제적 변수가 요금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의 정

확도 제고를 위해 인구 규모･지리적 특성 등 인구 통계적 변수를 추가하여 다중회귀모형을 구성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정치･경제적 제약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작

동하는지를 규명하고, 합리적･지속가능한 요금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분석 대상은 특･광역시 7곳과 특별자치시(세종시)를 포함한 160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상･하수

도 요금 부과 및 수납을 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였다. 현재 전체 지방자치단체 수는 243

개이나, 서울시의 25개 구 단위 지자체는 상･하수도 요금이 서울시 전체가 동일하며, 다른 광역시

도 마찬가지이므로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도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공공요금의 정의와 결정 원칙

1) 공공요금의 정의와 구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공공요금은 주무부 장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생산 및 공급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가격”(박우규, 1994), “공익기업

이 생산･공급하는 사회적 서비스 요금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요금”(문영세, 1998), 다른 법률

에서 행정청이 사업･물품의 요금･가격에 대해 결정･승인･인가･허가하는 경우의 그 요금(가격)

“(백옥선, 2013) 등 연구자들에 따라서도 공공요금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공공요금은 법률과 연구자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두 가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 국민

이 필요로 하는 공익의 성격을 지닌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둘째, 요금의 결정에 있어 정부의 개

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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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요금 결정은 결정 주체에 따라 국가가 결정하는 중앙 공공요금과 지자체가 결

정하는 지방 공공요금으로 구분한다. 중앙 공공요금은 주무부처의 장관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요금을 결정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의미한다. 

<표 1> 주무 부처별 중앙 공공요금 현황

주무 부처 공공요금

산업통상자원부 전기료, 도시가스비

국토교통부 열차료, 도로 통행료, 고속버스료, 시외버스료

환경부 광역상수도료, 댐용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료, 스마트폰 사용료, 이동전화료, 인터넷 이용료, 인터넷 전화료, 일반전화 통화료, 
방송 수신료, TV 수신료 

보건복지부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입원진료비, 한방진료비, 요양시설 이용료 

교육부 국･공립대학교 납입료

※ 출처: 인플레이션 보고서(한국은행, 2015) 및 일부 수정

지방 공공요금은 결정 주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 교육감이 결정하는 지방 요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결정 주체별 지방 공공요금 현황

결정주체 공공요금

지방자치단체장 시내버스료, 전철료, 택시료

조례 지방상수도료, 지방하수도료, 부동산중개 수수료, 쓰레기 봉투료, 정화조 청소료, 공연예술 관람료

교육감 고등학교 납입금

※ 출처: 인플레이션 보고서(한국은행, 2015)

 

2) 공공요금의 결정 원칙

공공요금(Public utility charges)은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고속도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

는 필수재의 가격으로, 단순한 시장가격이 아니라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된다. 

공공요금은 국민 생활 안정, 형평성 확보, 공공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보장이라는 다층적 목적을 

지니며, 따라서 결정 과정에서 일반 재화와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김동건, 2019). 공공요금의 결정 

원칙에는 원가주의 원칙, 수익자 부담 원칙, 형평성 원칙, 효율성 원칙,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원

칙, 투명성 및 책임성 원칙 등이 있다.

(1) 원가주의 원칙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원가(Cost)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산정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서비스 공

급기관이 투입한 비용(시설투자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다만 원가 전가가 과도하면 요금 부담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 충격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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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회적 수용성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조동근, 2012).

(2) 수익자 부담 원칙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형평성과 책임

성을 강조하며, 특히 상수도･하수도와 같은 경우 지역 간 차등요금,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등이 

적용되는 근거가 된다. 이 원칙은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서비스 이용의 합리성을 높인다(기획재정

부, 2022).

(3) 형평성 원칙

공공요금은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야 한다. 즉,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수평적 형평성과,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을 차등화하는 수직적 형

평성이 동시에 고려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감면제도(저소득층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 할인 등)

가 운영되고 있다(세계은행, 2017).

(4) 효율성 원칙

공공요금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 지나치게 낮은 요금은 과잉소비를 조장하여 

자원 고갈과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과도하게 높은 요금은 이용을 위축시켜 사회 전

체적 후생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사회적 한계비용을 반영하여 적정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Mankiw, 2020).

(5)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원칙

공공요금은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므로 단기적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빈번한 요금 인상

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급격한 요금 인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점

진적･단계적 조정, 장기적 요금정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박재문, 2015).

(6) 투명성 및 책임성 원칙

공공요금 산정 과정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적･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원가 구조, 

요금 산정 근거, 정부 보조금 수준 등이 명확히 제시될 때, 국민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이 제고된다

(국회예산정책처, 2021).

공공요금 결정은 단순한 경제적 가격 결정이 아니라, 원가보전･형평성･효율성･안정성･투명성

이라는 다차원적 원칙에 근거한 공공정책 행위이다. 특히 상수도･하수도 요금은 공공 서비스의 

특성상 독점성과 필수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향후 공공요금 정책은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수용성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적 원가 분석과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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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 공공요금 결정 과정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은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공 또는 민간이 운

영하는 사업자가 요금조정을 신청하면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

의결과를 참고하여 요금조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검토 결과 요금 조정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 또는 인가하는 과정을 통해 공공요금이 결정된다. 지방상수도 요금과 하

수도 요금과 같이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결정되는 지방 공공요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

는 공공요금 결정 과정과 유사하지만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아

닌 지방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친다는 차이가 있다. 먼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를 받은 후,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지방의회 의원들의 질의 및 관련 관리자의 응답 과정을 

거쳐 가결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및 공포 절차를 통해 조례가 발효된다.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는 공립 고등학교 납입금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과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 제25조에 의한 변경된 납입금을 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과정을 통해 변

경된다.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주체는 각각 다르지만 요금을 결정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은 동일하다. 

기획재정부 훈령 제345호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요금 산정의 원칙은 ‘공공요

금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

정되어야 하며,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있을 경우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총

괄원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3> 지방 공공요금 결정 과정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

사업자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 (요금조정신청)

주무부서
(검토 및 조정)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

승인/인가

②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해당)

지방 공기업
또는 지자체 (요금조정작성)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의결)

의결 및 공포

③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

주무부서
(요금조정요청)

교육감 결정
(검토 및 조정)

의회 보고
(심의)

교육감 고시

※ 출처: 인플레이션 보고서(한국은행,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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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지방 상･하수도의 요금 결정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경제적 요인(생산원가, 규모의 경제, 지

방재정 여건 등)과 정치적 요인(선거주기, 정당 성향, 의회 구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초

기 연구들은 총괄원가, 유수율 등 서비스 생산비용에 초점을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측정과 

비용절감 가능성 분석에 집중하였다(고광흥 외, 2008; 김나윤 외, 2015). 이후 연구들은 이러한 경

제적 변수에 지자체 재정 여건, 인구밀도, 규모 등 경제적 환경요인을 추가하여 연구 분석 범위를 

넓혔다(정재진, 2012; 유금록, 2013; 조임곤, 2012; 정성영 외, 2012; 신유호･최정우, 2015; 김화연 

외, 2020). 최근에는 정치적 변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주기, 정당 성향, 지방의회 구성 등을 함께 분석하여 보다 복합적인 요금결정 요인에 대한 분

석을 진행하였다(이덕로 외, 2019; 김창진 외, 2019; 이태천, 2020; 장경훈, 2020).

<표 4> 상･하수도 요금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영향요인 연구자 연구주제 분석대상

경제적 요인

고광흥 외
(2008)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을
위한 DEA 성과분석

인건비, 시설공사비, 유지관리비, 원리금 상
환액, 수도요금 수입액, 생산량

정재진
(2012)

지방상수도 유수율과 경영수익의 결정 요인 환경적 요인, 유수율, 경영수익

조임곤
(2012)

수도사업 경영성과 결정요인 지자체 규모, 전입금 비율, 요금현실화율

정성영 외
(2012)

지방상수도 서비스의 생산비용 및
요금결정 요인 분석

공급적 요인, 수요적 요인, 경제적 요인, 수
도요금, 생산비용

유금록
(2013)

지방공기업의 운영효율성과
규모 효율성, 규모경제 평가

노동, 자본, 수도관 연장, 급수전수, 
조정량, 요금현실화율

김나윤 외
(2015)

상수도사업 효율성 분석
직원수, 유지관리비, 수도요금 
수입액, 유수율, 생산량

신유호･최정우 
(2015)

지방하수도 공기업 효율성 결정 요인
요금현실화율, 영업수지 비율, 조직규모,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김화연 외
(2020)

지방자치단체간 공공 서비스 요금 격차에 
관한 연구(지방상수도 운영사례 중심)

평균단가, 생산원가, 요금현실화율, 
실무자 인터뷰

정치적 요인
이덕로 외
(2019)

상수도가격 결정에서의 비난회피 현상 연구 가격상승률, 실무자 인터뷰

경제적･정치적
요인

김창진 외
(2019)

기초자치단체 상수도 요금현실화의
영향 요인

정치적 요인, 공급적 요인, 수요적 요인, 
요금현실화율

이태천 외
(2021)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연구
정치적 요인, 원가적 요인, 경제적 요인, 
요금현실화율

장경훈
(2023)

지방공공요금의 요금현실화율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요금현실화율, 원가적 요인,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 출처: 각 논문 참조 및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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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는 몇 가지 상충되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예컨대 일부 연구는 지자

체 규모가 클수록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보고한 반면(고광흥 외, 2008; 유금록, 2019), 또 다른 연구

는 대규모 지자체에서도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나윤 외, 2015). 또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 측면에서, 높은 재정자립도가 요금 현실화율 상승을 촉진한다고 보고한 연구

(장경훈, 2020)와, 정치적 변수로 인해 현실화율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김창진 외, 2019)

가 병존한다. 또한 기존 연구는 주로 상수도나 하수도 중 하나의 서비스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두 서비스를 동시에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상수도와 하수도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인 분

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명확히 비교함

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요금 결정의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160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분석하였으며, 정치적 요인

과 경제적 요인 외에 사회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보다 정교한 통합 분석모형을 구성함으

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상수도와 하수도 서비스를 단순히 합쳐

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분석틀(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요인)을 각각 적용함으로써 요금 현실

화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

는 기존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은 최초의 방법으로 그 차별성과 연구 기여도가 있다 할 것이다.

Ⅲ. 상･하수도 요금 결정 절차 및 요금 현황

1. 요금 결정 절차

1) 상수도 요금 결정 절차

상수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로, 그 요금 산정과 결정은 단순한 원가 

회수 차원을 넘어 공공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정책 행위이다. 한

국의 상수도 요금 제도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수도법｣ 등을 근거로 운영되며, 지방자

치단체가 요금 산정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 절차는 원가 산정 → 환경부 가이드라인 반영 → 

지방자치단체 검토 → 지방의회 의결 → 공표의 단계로 진행된다(환경부, 2023).

상수도 요금은 기본적으로 수도요금 원가를 근거로 산정한다. 원가는 취수비용, 정수비용, 송･배

수관망 운영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차입금 이자비용 등을 포함한다. 환경부는 매년 ｢상수도 경영성

과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전국 평균 원가 및 요금 현실화율을 공표한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상수

도 평균 원가는 ㎥당 1,069.1원, 평균 요금은 796.3원으로 현실화율은 74.5% 수준이다(환경부, 2023).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본요금 + 사용량 요금 형태로 산정한다. 기본요금은 계량기 구경(규모)에 

따라 부과되며, 사용량 요금은 ㎥ 단위로 누진제 또는 단일 단가제를 적용한다. 누진제는 일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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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구간을 넘어설수록 단가를 높이는 방식이고, 단일 단가제는 사용량과 무관하게 동일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누진제 대신 단일 단가제를 적용하여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부

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상수도 요금 결정 절차는 (1) 지자체 수도사업소 검토(각 지자체 수도사업소는 원가 및 환경부 

지침을 근거 요금 조정안을 작성), (2) 지자체장 승인 및 조례 개정안 제출(지자체장은 상수도 요금 

조정안을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안 형태로 제출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는 지방의회가 수도

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을 의결하도록 규정), (3) 지방의회 심의･의결(지방의회는 주민 부담, 물가 

상황, 환경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요금안을 의결하며, 이는 상수도 요금 

결정의 핵심 단계) (4) 공표 및 시행(의결된 요금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되며, 관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를 거쳐 공표된다. 이후 다음 분기 또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 이다.

2) 하수도 요금 결정 절차

하수도 요금은 오･폐수의 수집･이송･처리 비용을 반영한 공공요금으로, ｢하수도법｣과 ｢지방자

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책정･부과한다. 상수도 요금과 달리, 하수도 요금은 처리원가 

보전률이 낮아 지방재정의 가장 큰 부담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하수도 생산원가는 오수･우수 수집관망 관리비, 하수처리장 운영비, 인건비, 유지보수비, 감가

상각비, 차입금 이자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평균 하수도 원가는 ㎥당 

1,487.5원, 평균 요금은 664.4원으로 현실화율은 44.7%에 불과하다(환경부, 2022). 이는 상수도 

74.5%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요금체계 설계는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일부 지자체는 산업

용･가정용 구분, 사용량 구간에 따른 차등 부과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오염부과금 등이 포

함될 수 있다.

하수도 요금 결정 절차는 (1) 지자체 하수도사업소 산정(하수도사업소는 원가 자료와 환경부 지

침을 근거로 요금 조정안을 마련) (2) 지자체장 검토 및 의회 제출(지자체장은 하수도 요금 조정안

을 조례 개정안으로 지방의회에 제출) (3) 지방의회 심의･의결(지방의회는 주민 부담, 물가 영향,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최종 의결, 특히 하수도 요금은 적자폭이 커서 인상 필요성이 인정되

지만, 주민 부담을 이유로 동결되는 경우가 많음) (4) 공표 및 시행(의결된 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조

례 개정과 함께 공표되어 시행) 이다.

2. 상･하수도 요금 현황

1) 보급 현황

상수도의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말 기준, 97.9%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10

년 전인 2014년 96.1%에서 1.8%p, 전년도인 2022년 대비 0.1%p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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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수도 보급현황(상수도 통계, 환경부)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인구 52,419 52,672 52,858 52,950 53,073 53,121 52,945 52,733 52,629 52,674

급수인구 50,373 50,804 50,971 51,247 51,499 51,666 51,646 51,495 51,456 51,561

보급률(%) 96.1 96.5 96.4 96.8 97.0 97.3 97.5 97.7 97.8 97.9

하수도의 보급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말 기준, 95.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10

년 전인 2014년 92.5% 대비 2.9%p, 전년도인 2022년 대비 0.3%p 상승한 것이다. 

<표 6> 하수도 보급현황(하수도 통계, 환경부)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인구 52,419 52,672 52,858 52,950 53,073 53,121 52,945 52,733 52,629 52,674

처리인구 48,507 48,925 49,275 49,546 49,834 50,075 50,081 49,968 50,059 50,252

보급률(%) 92.5 92.9 93.2 93.6 93.9 94.3 94.5 94.8 95.1 95.4

2) 요금 현황

우리나라 전체 상수도의 2023년 말 기준, 평균 생산원가는 ㎥당 1,069.1원이고 상수도 요금은 

㎥당 796.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74.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6년(81.1%), 2017년(80.5%), 

2018년(80.6%) 이후 80% 미만으로 감소 추세이다. 10년간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이도 상승과 하락

을 반복하며 하향화 추세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표 7> 상수도 요금현황(상수도 통계, 환경부)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생산원가
(원/㎥)

876.5 881.7 867.7 898.2 914.3 944.6 976.6 989.2 1,027.5 1,069.1

상수도요금
(원/㎥)

666.9 683.4 703.4 723.3 736.9 738.6 718.9 720.8 747.8 796.3

현실화율(%) 76.1 77.5 81.1 80.5 80.6 78.2 73.6 72.9 72.8 74.5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하수도의 평균 생산원가는 ㎥당 1,487.5원이고 하수도 요금은 

㎥당 664.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44.7%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 47.9%로 현실화율이 가

장 높았으나, 다시 감소 추세이다. 10년간 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이도 정체 상태로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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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하수도 보급현황(하수도 통계, 환경부)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생산원가
(원/㎥)

987.2 1,017.8 1,061.9 1,134.7 1,228.3 1,248.1 1,303.3 1,329.5 1,392.5 1,487.5

하수도요금
(원/㎥)

386.2 410.9 469.1 521.3 559.2 597.8 580.1 602.1 634.7 664.4

현실화율(%) 39.1 40.4 44.2 45.9 45.5 47.9 44.5 45.3 45.6 44.7

3) 요금 현실화율 고･저 지자체 현황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말 기준, 경기도 광명시로 125.6%이

며,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15.7%인 강원도 화천군으로 차이가 109.9p%로 그 차이가 매우 크

다. 160개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요금 현실화율이 100%가 넘는 기관은 경기도 광명시, 양주시, 안

산시, 경북 구미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등 6개이고, 현실화율이 90% 이상인 지자체도 22개

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요금 현실화율이 30%가 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15개이며, 50%가 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58개이다. 전국 평균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4.5%이다.

<표 9>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고･저 지자체 현황(상수도 통계, 환경부)

요금 현실화율이 높은 지자체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

구분
현실화율

(%)
생산원가
(원/㎥)

상수도요금
(원/㎥)

구분
현실화율

(%)
생산원가
(원/㎥)

상수도요금
(원/㎥)

광명시 125.6 649.6 815.7 화천군 15.7 4,004.0 629.7

구미시 121.3 650.8 789.7 의성군 16.4 5,939.0 972.8

양주시 105.1 940.2 988.4 평창군 20.3 7,166.2 1,456.6

청주시 102.9 807.0 830.4 청송군 20.7 2,145.4 444.8

아산시 100.7 990.0 997.1 영월군 20.8 5,241.0 1,091.9

안산시 100.0 571.6 571.7 예천군 22.0 3,546.0 779.4

성남시 99.8 504.5 503.6 정읍시 22.2 3,400.0 754.8

부여군 99.7 1,255.0 1,251.3 봉화군 22.3 1,897.0 423.3

해남군 99.3 1,098.0 1,090.7 함양군 23.4 3,035.7 710.5

하남시 98.8 580.0 572.9 울진군 23.4 3,316.3 776.5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말 기준, 대전광역시로 85.0%이고,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2.0%인 충북 보은군으로 차이가 83.0p%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160개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요금 현실화율이 70%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12개이고, 현실화율이 6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도 21개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요금 현실화율이 10%가 되지 않는 지방자치

단체가 42개이며, 20%가 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79개로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전국 평균 하수

도 요금 현실화율은 44.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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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고･저 지자체 현황(상수도 통계, 환경부)

요금 현실화율이 높은 지자체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

구분
현실화율

(%)
생산원가
(원/㎥)

하수도요금
(원/㎥)

구분
현실화율

(%)
생산원가
(원/㎥)

하수도요금
(원/㎥)

대전광역시 85.0 719.0 610.9 보은군 2.0 7,352.6 144.9

임실군 81.9 616.4 504.9 화천군 2.2 7,347.4 161.7

울산광역시 80.8 1,099.8 888.5 고창군 2.4 7,119.4 172.6

대구광역시 80.7 769.1 620.7 신안군 2.8 6,772.2 190.2

완주군 80.5 261.9 210.7 금산군 2.8 6,721.8 188.9

인천광역시 80.1 852.5 682.5 괴산군 3.8 8,398.6 316.3

청주시 79.5 1,236.3 982.3 영광군 3.9 7,726.6 304.6

부천시 78.8 721.9 568.9 영양군 4.2 7,477.6 315.8

의왕시 76.7 1,224.4 939.1 울릉군 4.8 9,366.6 452.5

안산시 72.1 708.1 510.4 양구군 4.9 7,773.1 380.1

Ⅳ.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영향요인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 및 하수도를 관리하는 160개 전체 지방자치단체(특･광역 지자체 8개, 기

초 지자체 152개)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5개년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1. 분석 모형

앞절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하였으며, 분

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통제변수인 사회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특성을 포괄하며, 구

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적, 선수(재임 횟수), 지자체 의회의 정치적 성향을 포함한다.

둘째, 경제적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능력과 서비스 공급 비용을 반영하여 생산원가, 재

정자립도, 지역경제 수준(1인당 GRDP)을 포함한다.

셋째, 사회적 요인은 지자체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인구수, 지자체의 면적, 행정 단위 구분

(특･광역시와 특･광역시 외 지방자치단체)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 정확도를 높인다.

이러한 분석틀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결정에 있어 정치적･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명확

히 하고,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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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하수도 요금 분석의 틀

(정치적 요인)

- 지자체장의 당적 (여당･야당･무소속)
- 지자체장의 선수 (초선･재선･3선)
- 지자체 의회 성향 (다수당이 보수･진보)

(경제적 요인)

- 생산원가 (원/㎥)
- 재정자립도 (%)
- 지역경제 수준 (1인당 GRDP, 천원)

(사회적 요인)

- 인구수 (명)
- 면 적 (㎢)
- 행정단위 구분(특광역시/기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

※ 출처: 저자 구성 및 작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틀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종속변수인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에 각각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각 변수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현실화율 결정 요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변수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다루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본 연구의 핵심 종속변수로서, 지방자치단체별

로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실제 생산원가 대비 실제 부과된 요금의 비율을 의미

한다. 현실화율이 높을수록 원가를 충실히 반영한 요금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지자체가 특정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인해 요금을 원가 이하로 유지하고 있

음을 시사한다.

2) 독립변수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 변수들이 요

금 현실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적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여당, 야당, 무소속으로 구분하

였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은 정부의 상･하수도 정책에 대한 정책 순응도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반영한다. 즉, 단체장이 여당 소속일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예: 공공요금 안정화)에 동조하거

나,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 순응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반면 야당 

소속의 단체장은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지역 유권자에게 어필하고자 요금 인상에 소

극적이거나, 혹은 반대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요금 현실화율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

다. 이처럼 당적은 중앙-지방 관계의 역학 속에서 요금 결정에 상이한 정치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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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수는 재임 횟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차기 

선거를 의식하여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정책 판단에 신중하거나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재

선 이상의 단체장은 선거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정책 레거시(legacy)’를 구축하려는 동기가 

강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금 현실화에 적극적일 수 있다(Alesina & 

Rosenthal, 1995). 반면, 초선의 단체장은 재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유권자의 표심에 민감하게 반응

하며 요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행태, 즉 ‘정치적 경기 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 이론에

서 제시하는 비난 회피(blame-avoidance)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Rogoff, 1987; 이덕로 외, 

2019). 따라서 단체장의 재임 횟수는 요금 결정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대리 변

수가 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정치적 성향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비율로 살펴보았다. 즉, 보수정당 소

속 의원이 다수인 경우, 진보정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경우, 그리고 양 진영 간 동률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의회의 성향은 각 정당의 정책방향 및 이념적 지향성의 차이로 인해 상하수도 요금 인

상, 예산 편성 및 관련 조례의 제･개정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합의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는 최종적인 요금 수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은 상･하수도 생산원가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지역경제 수준으로 구성

하였다. 생산원가는 상･하수도 서비스의 공급과정(물의 생산, 정수 처리 및 하수 처리 등)에서 발

생하는 단위당 생산원가 또는 처리원가를 의미한다. 생산원가가 높을수록 현실화율을 높여 손실

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증가하므로, 현실화율과의 양의 관계가 예측된다. 다음으로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총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자체 재원 마련 능력이 높아 상･하수도 서

비스의 질적 향상과 적정 요금 책정 여건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경제적 

수준은 지역 주민 1인당 GRDP로 측정하였으며, 회귀분석의 정규성을 높이기 위해 로그(log) 변환

한 값을 사용하였다. 지역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요금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가능

성이 있는 반면, 경제 수준이 낮을 경우 공공요금에 대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지역 주민

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3) 통제변수(사회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독립변수 외에 지자체 인구(log 변환), 

지자체 면적(㎢) 행정단위 구분(특･광역시와 특･광역시 외 지방자치단체)으로 구성하였다. 지역 

내 총인구는 분석의 정규성을 높이기 위해 로그(log)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인구 규모가 클수록 

상･하수도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요금 현

실화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면적이 넓을수록 상･하수도 공

급 인프라 구축과 유지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분석 과정에서 통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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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광역시와 특･광역시 외 지방자치단체의 구분

을 통해 각 행정 단위의 제도적･행정적 특성을 분석 과정에서 통제하였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는 재정 운영 구조와 정책 결정의 자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요금 현실화율에 차별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표 11> 각 변수의 기술통계4)

구분 변수명 내용 비고

종속변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상하수도 요금

환경부 통계 자료
상하수도 원가

독립변수

정치적 
요인

지자체장의 당적 여당, 여당, 무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자료

지자체장 선수 재임 횟수 

지방의회 성향
보수정당 다수, 진보정당 다수, 

보수와 진보 동률

경제적 
요인

생산원가(원/㎥) 원/㎥ 환경부 통계

재정자립도(%)
자체수입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

자치단체 예산규모

지역경제 수준 log(1인당 GRDP)

통제변수

지자체 인구수 log(지역내 총인구)

면적(㎢) log(지자체 면적(㎢))

행정단위 구분 광역/기초 자치단체

※ 출처: 저자 구성 및 작성

4) 본 기술통계에서 “1인당 GRDP”, “지자체 인구수”, “지자체 면적”은 실측치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증

분석에서는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적용하였다. 이 세 변수는 모두 지역 간 규모 격차가 매우 크고(표 13), 

분포의 왜도(skewness)가 커 정규성 제고와 추정 안정성을 위해 자연로그를 적용하였다. 반면, 생산원가

(원/m2)은 이미 단위당 규모로 산출되어 분포의 확장성이 제한적이고, 그 외 재정자립도 등의 변수는 분

포의 편중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아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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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영향요인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표 12> 각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74.5 24.2 15.7 125.6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44.7 23.1 2.0 85.0

상수도 생산원가(원/㎥) 1,868.5 1,067.2 504.5 7,166.2

하수도 생산원가(원/㎥) 3,031.2 2,199.2 261.7 10,231.0

재정자립도(%) 17.6 11.0 5.3 53.5

1인당 GRDP(천원) 39,193.4 17,524.6 15,720.0 123,525.0

인구수(명) 329,212.2 880,617.1 9,219.0 9,638,799.0

면적(km2) 627.8 357.0 33.3 1,850.3

단체장 당적(개수) 여당 122 (76.2%), 야당 22 (13.8%), 무소속 16 (10%)

단체장 선수(개수) 초선 96 (60%), 재선 53 (33.1%), 3선 11 (6.9%)

지자체 의회 성향(개수) 보수성향 76 (47.5%), 진보성향 63 (39.4%), 동률 21 (13.1%)

특･광역시/기타(개수) 특･광역시 8 (5%), 특･광역시 외 지자체 152 (95%)

※ 출처: 저자 구성 및 작성

<표 12>는 분석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먼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74.5%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평균 44.7%)에 비해 상당히 높

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는 최소 15.7%에서 최대 125.6%까지 분포하며, 이는 일부 지자

체에서는 사업원가를 초과해 요금이 책정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44.7%, 표준편차 23.1%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최소인 지방자치단체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비용 구조가 상하수도 사업별로 크게 달라, 원가 

회수 노력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상수도 생산원가(평균 1,868.5원/

㎥)와 하수도 생산원가(평균 3,031.2원/㎥) 또한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데, 특히 하수도는 최대 1만 

원을 넘는 지자체가 존재하여 시설 유지와 처리 공정에서 더 높은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정자립도의 평균은 17.6%로 분포 폭이 넓고(최소 5.3%, 최대 53.5%), 1인당 GRDP 역시 최소 

1,572만원에서 최대 약 1억 2천만원에 이르기까지 지역 간 경제력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인구수 또한 최저 9,219명에서 최대 9,638,799명까지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면적은 평

균 627.81㎢이지만 최대 1,850.27㎢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규모 차이는 

상하수도 인프라 공급에서 규모의 경제로 연결되어 요금 현실화율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단체장 당적은 여당 122, 야당 22, 무소속 16으로 분포하고, 단체장 선수의 경우 초선이 9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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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으며 재선 53, 3선 11 순으로 나타난다. 지방의회 성향은 보수성향이 76, 진보성향이 63, 그

리고 동률인 지자체가 21이다. 특･광역시와 특･광역시 외 지자체 구분은 특･광역시가 8, 특･광역

시 외 지자체가 152이어서, 대다수 지자체가 특･광역시 외 지자체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수도 요금 

정책이 주로 특･광역시 외 지자체 차원에서 수행됨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의 분포는 지자체별로 매우 차이가 크고, 재정능력

과 생산원가의 편차, 그리고 지자체 규모와 지리적 특성에 따른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분석 결과

본격적인 패널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일반화된 

분산팽창요인(GVIF)과 자유도를 보정한 분산팽창요인(adj. GVIF)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수의 GVIF 값이 다중공선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인 10을 크게 하회(최대 GVIF 값: 6.005)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dj. GVIF의 값 또한 1.033∼2.451 범위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독립변수 간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분석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3> 변수 간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구분 GVIF
adj. GVIF

(



)

지자체장 당적 1.236 1.054

지자체장 선수 1.066 1.033

의회성향 1.266 1.061

생산원가 1.692 1.301

재정자립도 6.005 2.451

log GRDP 1.355 1.164

log 인구 5.280 2.298

log 면적 1.678 1.295

광역 기초 1.663 1.289

※ 출처: 저자 구성 및 작성

<표 14>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6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모형(adj. R²=0.713)과 하수

도 요금 현실화율 모형(adj. R²=0.677) 모두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

서 설정한 분석 모형이 요금 현실화율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정치적 변수로 포함된 지자체장의 당적(야당, 여당, 무소속)과 지자

체장 선수(재임 횟수), 그리고 지방의회 성향(보수성향 다수, 진보성향 다수, 동률)은 두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뚜렷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하수도 요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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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정치･이념적 속성보다는 경제적･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지자체장이 어느 당에 소속되거나 몇 선을 지냈는지, 의회의 이념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상

관없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여부는 결국 비용 구조나 지자체의 재정력, 인구･경제 여건 등과 

같은 보다 객관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 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구

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요인 중에서 생산원가(원/m²)는 상수도와 하수도 모두에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원가가 높을수록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고지대･도서 지역

처럼 비용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생산원가를 사용요금으로 충분히 전가하지 못하여 적자를 감수

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보조나 인접 지자체와의 시설 공유와 

같이 규모의 경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재정자립도의 경

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를 보여, 지방정부가 자체 세원 

확보 능력이 높을수록 하수도 부문의 비용 회수율을 높이기 쉽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지역경

제 수준은 상수도에서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지만 하수도에서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나, 경제력이 큰 지역일수록 오히려 하수도 요금을 높게 받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재정 여유가 있는 지자체가 하수도 사업 적자를 직접 보전하거나, 주민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을 억제하고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통제변수 중 지역 인구 규모는 상수도와 하수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양(+)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이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여 생산원가 부담을 비교적 낮출 수 있

고, 그만큼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는 데 유리함을 보여준다. 반면 지자체 면적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아, 지자체 행정구역 크기가 반드시 요금 현실화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특･광역시와 특･광역시 외 지자체 구분 여부 변수는 상수도 모형에서 특･광역

시일수록 현실화율이 낮게(-12.314, p<0.05), 하수도 모형에서는 높게(10.360, p<0.1) 형성되는 것

으로 나타나,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특성이 상이함을 드러낸다. 특･광역시는 인구 밀도와 지

리적 범위가 커서 상수도 요금을 크게 인상하기 어렵지만, 하수도의 경우 특･광역시 규모의 처리

시설 투자 및 운영 효율화로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14> 분석 결과

구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Coef. Std.Err. Coef. Std.Err.

지자체장의 당적
야당/무소속 6.314 4.457 -5.078 4.56

여당/무소속 3.227 3.634 -3.527 3.703

지자체장 선수(재임 횟수) 0.778 1.702 0.587 1.714

지방의회 성향
보수성향 다수/동률 -5.408 3.379 -1.971 3.427

진보성향 다수/동률 -5.301 3.434 1.881 3.482

생산원가(원/m2) -0.013*** 0.001 -0.005*** 0.001

재정자립도(%) 0.311 0.205 0.54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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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의 패널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결정에 있어 정치적 변수의 

직접적인 영향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생산원가, 재정자립도, 경제적 수준, 인구 규모(상수도)와 같

은 경제･구조적 요인이 현실화율의 변화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자체장의 당적이나 재임 횟수, 지방의회 이념 구도와 같은 단기적인 정치 변화만으로는 상･하

수도 요금 정책의 큰 흐름을 바꾸기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원가 부담과 재정 여건, 인구 및 경제 

구조 등의 실질적인 조건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각 요인별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산원가가 높을수록 현실화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역(-)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론에서 제기한 ‘고비용 구조’의 문제가 요금 현실화율 저

하의 핵심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즉, 다수의 소규모･농어촌 지자체들은 높은 생산원가 

부담을 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율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요금 인상과 더불어 생산원가 자체를 절감하기 위한 광역화, 

시설 현대화 등 구조적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와 대조적으로 재정

자립도와 1인당 GRDP가 높을수록 현실화율이 높아지는 결과는, 재정 및 경제적 역량이 탄탄한 지

자체일수록 요금 정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

음을 보여준다. 이는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가 보조금을 통해 요금 인상을 억제할 것이라는 기

존의 분석결과(김창진 외, 2019)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며, 오히려 높은 재정 건전성이 장기적 책임

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요금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경훈(202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중

요한 발견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상･하수도 요금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자체의 근본적인 재정 역량 강화를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높

은 지자체가 요금 현실화에 더 적극적인 만큼, 중앙정부는 단순히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에서 벗

어나 생산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 위주의 국고 지원 확대, 지방세원 확충, 

교부세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능력과 재정적 자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1인당 GRDP(log) 0.239 3.247 -7.067** 3.299

지자체 인구수(log) 5.163*** 1.844 3.857** 1.769

면적(km2) 0.002 0.004 -0.004 0.004

특･광역시/ 특･광역시 외 지자체 -12.314** 5.468 10.360* 5.544

(intercept) 52.77 36.533 67.573 43.09

adj. R2 0.713 0.677

Obs. 800 (160×5개년) 800 (160×5개년)

note: * p <0.1, ** p <0.05, *** p <0.01
※ 출처: 저자 구성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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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원가-현실화율의 역주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결정 과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

보해야 한다. 생산원가 상승이 현실화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조

정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요금 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합리적인 원가 산정과 요금 조정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운영 효율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개혁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생산원가가 높은 소

규모 지자체 또는 타 시･군과 연계 운영이 가능한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인근 지자체 간 시설 공유 

및 통합 운영(광역화)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자체 공공요금 결정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우될 것이라

는 기존의 우려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정치적 경기 순환 이론(Rogoff, 1987)이나 비난 회

피 이론(이덕로 외, 2019) 등은 선출직 단체장이 표심을 의식하여 요금 인상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고정효과 분석 결과, 단체장의 당적이나 선수와 같은 정치적 변수들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요금 정책이 정치적 논의의 결과라기 보다

는 각 지자체가 처한 경제･구조적 여건에 더 크게 영향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공공요금 

연구가 정파적 논쟁을 넘어 재정자립도, 생산원가 등 실질적 조건과의 연계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정치적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은 결과는 신중하

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 요금 결정 과정에 실제로 정치적 요인이 거의 작용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당적, 선수 등의 변수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의 

복잡한 정치적 동학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요금 의사결정이 선거주기･분점정부 여부･의회 다수구도 

등 정치적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공공선택･정치적 예산순환 논의를 전제로(예: 

Rogoff 1987), 단체장 당적, 재임 횟수(선수), 의회의 이념 다수를 대표 지표로 채택하였다. 다만 이

러한 지표는 정책결정 과정의 실제 압력, 즉 선거의 경쟁도(득표격차), 선거 직전･직후의 변화, 분

점정부에 의한 중앙-지방 간 상호작용 등을 완전하게 포착하지 못한다는 측정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정치 변수의 유의성이 제한적으로 관찰된 것은 요금현실화율이 구조적･재정적 제

약에 더 강하게 규율됨을 시사하는 동시에, 본 연구가 활용한 정치 변수들이 정치적 동인을 충분

히 대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내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선거연도 더미, 득표격차(경쟁도), 단체

장-의회･중앙정부의 일치성, 선거 직전․직후 기간 등 대체 척도를 활용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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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Realization Rate of Local Government Water 
Supply and Sewage Rates of Korea

Kim, Jong Kwang

Kim, Gang Bae

South Korea’s water supply and sewer systems are operated and managed by 160 local 

governments, each of which sets its own rates, with varying rate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rate adjustment rate for water supply and sewerage services is driven by political factors such 

as the party affili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the number of candidates, and the 

legislative orient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economic factors such as production costs, fiscal 

independence, and per capita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or social factors such as 

population, area, and whether the local government is a metropolitan city or not. This study,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is particularly 

significant for being the first to simultaneously analyze both water supply and sewerage systems, 

despite the paucity of research on sewerage systems related to this topic.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trary to concerns that the rate adjustment rate could be heavily 

influenced by political logic, revealed that political variables had a minimal impact, while 

economic and social factors such as production costs, fiscal independence, and population size 

significantly explained the rate adjustment rate. In this respect, when establishing water supply 

and sewage rate policies, comprehensiv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each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apacity, economic level, population size, and operating conditions.

Key Words: water supply rate, sewerage rate, public utility rate, rate determination, rate realization 

rate


